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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세제 간 형평성,조세·거시경

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이들 쟁점 간 논

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에 대해 과

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

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

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

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며,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과세 차별이 존재하게 됨.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

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에 본고에서는,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

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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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금융자산 과세체계

1.금융자산 과세현황

▣ 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 금융

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정의하도록 함.

○ 또한,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보유·처분거래를 뜻함.

▣ 금융자산과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와 금융

자산 거래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즉 담세력(abilitytopay)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

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음.

○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는 거래시스템 등 사회의 편익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거래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경제

적 능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증권거래세와 인지세가 해당

됨.

2.금융자산 소득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

며,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그리고 금융자산 처

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실무상 이자소

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

소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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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주식과 채권은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각

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중 가격상승분

(즉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중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되

며,파생상품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과세 예정

*다만 실제로는 펀드 편입 자산 중 주식과 채권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

과세 함.

<표 1>              현행 금융자산 소득과세 현황

보  유 양도 또는 환매

주식

 - 배당소득 과세

  :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

  : 가격상승분(평가차익)

    비과세

 - 원칙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예외 : 비상장, 대주주상장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채권

 - 이자소득 과세

  :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발행할인액 포함)

혼합증권

: CB, BW 등

 - 이자소득 과세

   (상환할증금 포함)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파생결합증권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환매차익 배당소득 과세

파생상품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펀드

 - 배당소득 과세

  : 펀드가격 상승분. 단,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 과세제외

  : 펀드단계 평가차익

    유보가능

 - 배당소득 과세

   :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

익 비과세 

자료:문성훈,2010,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16-3,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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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

되었으며,종합과세 대상임.

○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1993

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

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

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과세 됨.

○ 한편,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2)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주식 양도소득 과세)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대

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됨.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

세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닥시장은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

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이상인 대주주(특수

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상장주식거래 중 장외거래를 통한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분류과세)되며,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통산 후 순차손은 이월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

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나머지는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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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3년 신고 기준 약

5,527억원이며 전체 자산 양도소득의 약 33.7% 규모로 주식거래

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큼.

<표 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로

과세

출처 :홍범교,김진수 (2010),“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채권 양도소득 과세)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

로 과세되지 않으며,채권의 발행할인액(orginalissue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한편,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debtobligation)로 인한 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

자소득으로 과세

○ 채권 발행 이후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시장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현행 제도는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

의 변화가 있음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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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

○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 및 옵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

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과 250만원 기본공제

가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으

로,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

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과 동시에 거래될 경우,파생상품거래차익은 과세하고,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

할 가능성

3.금융자산 거래과세

(1)증권거래세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1971년에는 자본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어 왔으나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

하면서 과세대상 범위가 넓혀져 왔음.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 보다는 세수 측

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

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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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함.

○ 세율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은 0.3%,비상장주식 등 기타는 0.5%임.

○ 납세 의무자는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 되는 비상장주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 시에는 금융투자업

자,기타의 경우 양도자임.(증권거래세법 제3조)

○ 대차거래(stocklending)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

(2)기타 거래과세

▣ (인지세)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

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1950년 3월 10일 제정

○ 증권의 종류에 따라 100원 또는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금

융․보험기관과의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증서에는 2만원에서 35

만원의 인지세를 부과

○ 인지세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인지로 하도록 한다는 세

금징수상의 특징이 조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과

세대상은 금융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거래세의 일종임.

▣ (부가가치세)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은 업종방식과 행위방식에 따라 면세대상을 규정하

며,상당히 넓은 폭의 면세가 인정됨.

○ 금융·보헙업자의 내재적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

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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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EU국

가 제도의 영향을 받았음.

▣ (교육세)교육세는 금융자산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 전단계세액공제

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

○ 결과적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

고 원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

4.해외사례

(1)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

▣ (미국)내국세 과세의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

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

택(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분리과세의 배제)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없으며,내국세입법상 분리과세 즉,완납

적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10-39.6%)로 종합과세되며,법인의 배당 소득은 과세 시

소득공제가 적용 됨.

○ 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 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과의

합산에 있어 제한이 있으나 이월공제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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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일본은 2009년 금융소득일체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이는 이원

적 소득세제 도입과 과세방식 균형화,손익통산 범위확대,납세환경

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지방

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

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납세자가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또한,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

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특정계좌를 통

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미신고 선택이 가능함.

○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독일)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2009

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

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되지만,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가능

○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허용

○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도 도입

○ 한편,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60% 과세로

과세 비중이 높게 조정됨.

▣ (스웨덴)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

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30%의 단

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

○ 자본소득에는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이 포함되며,자본손실은 다

른 자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만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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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용

하며,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

○ 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저축소득,배당

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세율은 소득 개별유형

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

      *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이후 10%, 20%, 

40%, 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어

짐.

      *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종류를 구분한 후 순차로 합

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 소득별 세율구간에 따라 10%(basic 

rate), 32.5%(higher rate), 42.5%(additional rate)의 세율이 적용됨.

○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하고,세율은 일반소득

세율에 따라 18%,28%의 단일세율이 적용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 relief system)가 적용되었으며,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

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

(２）해외의 증권거래세

▣ (미국)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결국 반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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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953 ・종합과세　→ 　원칙비과세화

┌
└

회수가 많거나、매매주식수가 크거나、사업양도와 유
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
┘

1953 도입

(양도 소득세 대체)

1988 ・
(1988년은 소비세를 도입한 해였음）
원칙비과세　→　과세화

택일┌
└

신고분리과세 : 양도차익 20%
원천분리과세（간주이익방식）: 양도가액의1%

1988 세율 인하

(0.55→0.3%)

1998
(주）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

융시스템개혁의 진전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
되, 주식등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

・세제개정요강 :「3.１(3)주식등양도익과세 1998 세율 인하

(0.3→0.1%)

1999

2001.4
긴급경
제대책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 통합하여 법개정 ━
（원천분리과세폐지）

↓
일원화２년간연기

（2001년４월 ⇒ 2003년４월）

・장기보유주식에 관계되는 소액양도익비과세제도창설

(2001년10월１일부터 2003년３월31일까지）

폐지 

(1999)

2001 
가을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시기 앞당김(2003.４⇒2003.1)

・
신고분리과세 세율인하

　  상장주식등 26％⇒20％(2003～2011）

  １년초과보유 상장주식등 20％⇒10％(2003～2005）

・상장주식등양도손실 이월공제제도 창설(2003～)

・긴급투자우대조치창설

(2001.10.30～2002말취득・2005～2007양도）

　

▣ (일본)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실무적 난해함을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

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

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표 3>      일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변천

자료 :일본 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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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

▣ (스웨덴)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주식의 양

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1991년 말 증권거래세는 완전 폐지됨.

○ 1986년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

고 과세 대상도 확대하였으나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래량 위축

및 자본의 역외 이탈로 세수도 위축되자,1990년 4월 15일 채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시작으로 1991년 말 증권거래세

가 완전폐지

▣ (영국)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1964년

부터 증권거래의 기록 즉,등록에 인지세(stampduty)를 부과

○ 인지세율은 1974년 2%에서 1984년 1%,1986년 0.5%로 지속적으

로 인하되었으며 1996년 정부의 폐지시도가 있었으나 인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현행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임.

○ 영국의 인지세는 인지세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무기명증권이나

ADR과 같은 영국 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권의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

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 xiii -

구분

○ 수평적 형평(horizontalequity)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

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수직적 형평(verticalequity)은 세

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자본시장에서 수평적 형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이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함.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임.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세력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

며,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해야 함.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

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

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은 총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주관적 비용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

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

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

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 간 과세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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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시장 세

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사업소

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형평이 저해

      * 이자와 배당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

소득 등과는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담세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

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

기 때문에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실질적인 결손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 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

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어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하여 과세를 위해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이 경우 배당소득

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

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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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상 차별이 존재

○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

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

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연금상품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

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

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 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안 평가이

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한편,양도 시에는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원칙적 비과세,일

부 과세되며 간접투자는 과세됨.

▣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

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 시에는 원칙적

으로 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 그러나,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

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 시에는 비과세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뿐만 아

니라 양도 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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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의 결합으로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

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는데,보유와 양도 모두 투

자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

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데,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

득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임.

○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

세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차익을 통한 투

자자금 회수를 선호할 수 있음.

○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에 따라 과세 상 취급이 상이하여 형평

성이 저해됨.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하

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간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됨.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

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

이하여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져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



- xvii -

평이 저해될 수 있음.

○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역내·역외 여부에 따라 과

세 차이가 발생

<표 4>                 상품별·투자방식별 과세체계

금융상품 발생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채권
이자,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국내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 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 환차익 비과세 과세

Ⅳ.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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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

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다만,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

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

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

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는 안정적인 세

원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유지하기보다

는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할 필요

2단계:금융소득 개념 도입

▣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개념을 새롭

게 도입할 필요

○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환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 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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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

▣ 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과세를 포괄화하

고 단순화

○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현행 분류는 유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금

융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

○ 새로운 금융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세기간 간 또는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필요

      * 양도차손(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에 있어 금

융소득의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다만,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한 과세부담

감소와 과세형평성 저해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상

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

세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

수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

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

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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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국제적 이동성,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

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금

융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종류 간 수평적 과세형평 침해여지

      * 또한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고액금융자산가를 저소득투자

자에 비해 과세 상 우대한다는 수직적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도 지적

○ 그러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

성을 제고

○ 또한,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

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

○ 더하여,소득을 획득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평

생소득차원에서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완화하고 징세를 단순화하

여 국내외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도 존재

▣ 한편,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고소득층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함.

○ 또한,저소득층의 수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이나 한계세율의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는 분

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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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금융자산 과세체계는 금융시장 효율성,세제 간 형평성,조세·거시경

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이들 쟁점 간 논

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세제의 목적은 세원확보,효율성 및 형평성 달성으로 요약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세원확보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세원 확보에 유리할수록

바람직한 세제로 평가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제고

와 사회적 후생 증가를 중요시하며, 형평성은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

능을 중요시함. 

○ 특히,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뿐 아니라

금융 자산 간 차별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과 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종류 및 특성에 따

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경제 현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세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

○ 원칙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보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금융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금융소득이 특정 기준 이상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소득의

종류 및 한도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가 달리 적용되기도 함. 

○ 특히,금융소득 중에서도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

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대신 세수확보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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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의 경우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최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원칙적인 비과세는

유지되고 있어 금융 자산 간 조세 형평성은 여전히 위배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하고 자산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는 조세 형평성을 저

해할 뿐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왜곡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조세 간 형평성 문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성 등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 현재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지

만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과세

될 예정임.

○ 그러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있어 소득의 근원이 동일함에도 과세 상

차별이 존재하게 됨.

○ 그 외에도 금융소득 간,투자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산재되

어 있음.

□ 금융세제의 개선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자산

이 가지는 구조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금융세제는 소득 간,금융자산 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여,조세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함.

○ 또한,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금융시장 및 관

련 산업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한편 금융세제의 변화가 금융시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

이 클 수 있으므로 일관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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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현행 금융세제가 가지는 쟁점 및 선진국의 세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함.

○ 우선,현행 국내 금융자산 과세체계를 살펴보고,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함.

○ 또한 해외 주요국들의 과세체계 및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방향 설정을 모색함.

○ 세제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투자를 활

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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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금융자산 과세체계

1.금융자산 과세현황

□ 우선,본고에서는 금융자산을 주식,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 기초

금융상품과 이를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펀드 등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정의하도록 함.

○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자산이란 주식,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하나,본고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좁은 의미의 금융자산과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파생결합금융상품,펀드

등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하고자 함.

○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보유 및 처분거래를 뜻함.

□ 금융자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와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소득과세(소득세)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즉 담세력(abilitytopay)으로 보아 그에 따라 과

세하는 것임.

       * 금융자산의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들 수 있음.

□ 금융자산 거래과세(거래세)는 거래시스템 등 사회의 편익 제공에 대

한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거래 자체가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능

력을 대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거래세는 응능과세(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적 성

격보다는 응익과세(납세자가 받은 편익에 따라 과세)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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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그리고 개별세인 증권거래세

와 인지세가 있음.

○ 부가가치세는 국민생산을 구성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바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은 부가가치와는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

○ 증권거래세는 주식 명의를 이전할 때 명의를 이전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로서,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주식양

도자가 가짐.

○ 인지세는 법률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에 유상의 인지를 첨부

하게 하는 것인데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주권,채권,자금차입

문서에 인지를 첨부함으로써 과세하고 있음.

       * 개인이나 법인투자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보유

하는 데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교

육세는 금융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면세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 과세로서의 성격이 있음.

2.금융자산 소득과세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하며,금융

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그리고 금융자산 처분에 따

른 자본이득(Capitalgai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한 실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을 금융소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양도소득)은 포함하

고 있지 않음.

○ 또한,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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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및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제외)의 양도소득,파생상품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단, 파생상품 소득은 2016년부터 과세예정임.

□ 주식과 채권은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 각각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이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중 가격상승분(즉 평가이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반면,펀드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과세

대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

○ 주식과 채권은 양도 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세제적격 펀드

는 환매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음.

○ 다만,소득세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상 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 펀드의 평가이익 및 환매이익 중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일부 손익과세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가능하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이익도 유보가능(소득령 26-2)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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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현행 금융자산 소득과세 현황

보  유 양도 또는 환매

주식

 - 배당소득 과세

  :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

  : 가격상승분(평가차익)

    비과세

 - 원칙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예외 : 비상장, 대주주상장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채권

 - 이자소득 과세

  :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발행할인액 포함)

 - 계속적·반복적 매매의 경우 사업

소득 과세

혼합증권

: CB, BW 등

 - 이자소득 과세

   (상환할증금 포함)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보유기간이자 이자소득 과세

파생결합증권  - 가격상승분 비과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환매차익 배당소득 과세

파생상품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 비과세(2016년 과세예정)

펀드

 - 배당소득 과세

  : 과세기준가격 상승분. 단,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 과세제외

  : 펀드단계 평가차익

    유보가능 (개정안에서는 

    매매차익도 유보가능)

 - 배당소득 과세

   : 상장주식 등 매매 및 평가차익 

비과세 

자료:문성훈,2010,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16-3,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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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

되었으며,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

나 이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이후 1996년까지

실시되었다가 1997년 IMF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1년 이후 재실시 되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소득

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넘는 조건으로 종합과세되므로 일종의 조건

부 종합과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의 결과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교과세

○ 반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경

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 한편,소득세법상 각 소득금액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

지 않음.

○ 즉,‘소득’(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은 필요경

비 차감 전의 금액이며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

액)은 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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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종

합

소

득

금

액

(-) 분리과세소득

배당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gross-up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분리과세소득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분리과세소득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분리과세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 비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gross-up으로 인해 이

자소득과는 달리 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gross-up 절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가산금액을

말하며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

한법상 제공되는 광범위한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인해 실제 이자

소득 중 과세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수 있음.

<그림 Ⅱ-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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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 주식,채권,파생상

품을 들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주식 양도소득 과세

□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소득세법 상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장외거래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

해 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

세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비율이 2%(코스

닥시장은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

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이상인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한하여 과세

       * 단,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1%/25억원으

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2%/20억원으로 낮춰질 예정임.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만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상

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

는 것으로 인식

○ 또한,상장주식의 경우 장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

□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

(분류과세)되며,연간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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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월말까지 신고하며,해당 과세연도에 양도가 한 건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부동산,주식 및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는 부

동산유사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

○ 주식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차익과의 통산만 허용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며,통산 후 순

차손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

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30%,나머지는 20%임.

(소득세 제104조 제1항 제11호).

<표 Ⅱ-2>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세로

과세

출처 :홍범교,김진수 (2010),“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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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양도차익과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3년 신고 기준 약 5,527억원으로 전체 자산 양도소

득의 약 33.7% 규모임.

○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주식거래

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규모는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Ⅱ-3>               주식양도소득 신고현황

(단위:건,백만원,%)

양도소득 전체 주식 비중

2010
자산건수 53,787 4,289 8.0

양도소득 1,683,156 394,334 23.4

2011
자산건수 47,108 2,837 6.0

양도소득 1,499,357 325,392 21.7

2012
자산건수 44,751 4,086 9.1

양도소득 1,539,557 453,884 29.5

2013
자산건수 48,779 6,826 14.0

양도소득 1,638,984 552,720 33.7

자료:국세청,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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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식양도차익 과세 절차

□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의거,주주의 지위와 과세대상 주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즉,법인 및 대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함.

○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소득

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2015년 현재 요건은 아래와 같으

나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또는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2%(코스닥상장법인은 4%,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

상장 법인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에 해당하는 자를 대주주로 간주

○ 소액주주의 경우,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1년 이상의 경우 20%의 세율로 과세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함.

○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

이면 10%,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이면 20% 세율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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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식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수 시 증권

사에 지불한 거래수수료,매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농어촌특

별세 및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기준 매매차익을 계산함.

○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연도

별로 통산이 가능하나,여타 양도차익과는 통산이 불가능함.

2)채권 양도소득 과세

□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한편,증서화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상의 채권의 양도(assignment

ofdebtobligation)차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

로 과세

○ 그러나 양도차손익 모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기간 중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이 되므로 기간소득인 이

자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별 납세자에게 채권거래에 따라 실질적인 담세력의 변화가 있음

에도 과세 상 반영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간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채권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경우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수년간의 양도차손익을 이연하

여 과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그리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등

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그러나,채권 양도소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

른 자본투자 소득은 과세하는 데 채권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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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불공평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침해1)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채권 발행할인액(orginalissuediscount)은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

득으로 과세

○ 채권의 발행할인액은 만기상환금액(액면가액)에서 할인(또는 할

증된)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채권 보유 기간 중 이자지

급일에 일정부분씩 안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에 이자소득으로 과세

       * 할인발행된 채권에 투자한 경우 액면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기

간으로 안분된 발행할인액(즉, 발행할인액 상각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즉 ‘액면이자+발행할인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할증발행의 경우 ‘액면이자+발행할증액 상각액’이 이자소득

○ 한편,채권 발행 이후 유통과정에서 시장이자율의 등락에 따라

발생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2)

       * 채권의 시장가격변동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소득

세법은 ‘발행’시의 할인율이나 할증액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

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 발생한 채권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님(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3)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 개인의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

나,2014년말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예정

(소득세법 제1항 제5호,2014.12.23신설)

○ 과세대상은 KOSPI200선물 및 옵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

1)최영렬,2011,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논문,p.90
2)다만 최근 심판례(조심2014서0085,2015.4.1)에서는 발행할인액과 시장할인액 구분없이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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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

○ 부동산 등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기본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며,예정신고 대신 연 1회 확정신고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

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

○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선물과 옵션의 반대거래를 통한 청

산 또는 만기도래 시 정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관련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제1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의2)

□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들이 설정한 포지션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됨.

○ 선물,옵션 및 스왑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형태로,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파생상품의 형태에 관계없이,거래참여

자들은 포지션 설정 이후 상품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부담 주체가 됨.

○ 실제 파생거래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면 각

참여자의 순 손익의 합계는 ‘0’이므로 zerosum게임임.

   * 가령, 파생상품거래는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설정한 양 방향

의 거래자에 의해 발생하고,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한쪽에 이익이

날 경우 다른 한쪽은 그 이익만큼 손실을 입게 됨.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포지션의 청산 시 발생한 거래차익·차손이

며,손익을 결정짓는 상품 가격은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평

가되기 때문에 자본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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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파생상품거래는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 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파생상품거

래차익은 과세하고,현행과 같이 현물거래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을

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령,헤지를 위해 주식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에 동시

에 투자할 때 옵션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비과세 되므로 주식거래 차익을

높이고 파생상품거래 차익은 줄이는 등,조세를 회피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

3.금융자산 거래과세

(1)증권거래세

□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1971년에는 자본

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가 1979년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

○ 당시 증권거래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함이었으며,일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

어 중복과세의 부담이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 증권거래세 도입 및 그 세

율의 적정성이 옹호된 바 있음.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어 왔으나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

하면서 과세대상 범위가 넓혀져 왔음.

○ 그러나 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되면서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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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되었음.

즉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

다고 알려져 있음.

□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도입 목적의 달성 보다는 세수 측면에

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내국세 중 증권거래세 세수 비중은 도입 초기인 1979∼86년의

기간에는 0.1∼0.2% 수준에 머물다가 주식시장이 호황을 구가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0.5∼2%의 수준으로 커졌음.

○ 특히 1988∼89년 주식호황기에는 2.0∼2.7% 수준으로,그리고

1999∼2002년의 호황기에는 2.4∼3.8% 수준으로 팽창한 바 있으

며,2008년 증권거래세수는 2.7조원에 이름.

○ 이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전 일본의 증권거래세

세수수준에 이르는 것임.

○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및 일본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이 크지 않은 편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 등’)의 유상양도가 있을 경우 당

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0.3%의 세율로 과

세하고,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에는 0.5%의 세율로 과세(증

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증권시장에서 양도 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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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십억원)

연도

합계　 코스피주권　 코스닥주권　 기타주권　 비과세주권　
신고

건수
세액

신고

건수
세액

신고

건수
세액

신고

건수
세액

신고

건수
세액

2005 149,772 2,489 12 1,032 12 1,300 149,398 156 350 -

2006 134,624 2,483 12 1,087 12 1,251 134,238 143 362 -

2007 136,769 3,506 12 1,789 12 1,475 135,769 241 628 -

2008 132,259 2,755 12 1,647 12 9,097 132,259 197 362 -

2009 126,333 3,569 12 1,849 12 1,557 126,333 163 524 -

2010 116,687 3,691 12 2,078 12 1,449 116,687 163 612

2011 107,873 4,336 12 2,479 12 1,667 107,647 190 214 -

2012 107,978 3,501 12 1,725 12 1,586 107,753 191 213 -

2013 103,624 3,001 12 1,476 12 1,354 103,368 171 232 -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의 납세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임.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그 밖의 사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증권거래세법 제3조).

□ 주식대차거래(stocklending)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

○ stocklending은 shortsale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

이지만 옵션 및 선물과 결합하여 합성된 파생거래를 가능하게

하며,이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세제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표 Ⅱ-4>                증권거래세 부과 현황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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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거래과세

1)인지세

□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기업어음에는 4백원의 인지세를 부

과하고,예․적금증서 또는 통장,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1백원의 인지세를

부과

○ 또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

○ 현행 인지세법상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되며,1950년 3월 10일 제정

□ 인지세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인지로 하도록 한다는 세금

징수상의 특징이 조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과세대상

은 금융거래를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거래세의 일종임.

○ 인지세는 법률행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질서

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응익과세의 하나임.

2)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금융자산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와 같이 일

정한 산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음.(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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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은행업 이외의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

호 아래에서 열거

○ 은행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

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

험용역에 포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 규정은 업종방식과 행위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넓은 폭의 면세가 인정

○ 먼저 업종방식으로 규정하고 그 업종에 부수하는 것도 포괄하고

있고,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 이와 같이 면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간에 미

묘하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정부는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

는 만큼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준 것으로 간주

       * 그런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나 자

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식(내재적 부가가치세

(hidden VAT) 문제)

○ 금융보헙업자의 내재적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직접세인 소

득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면세제도는, 국가는 재정수입은 일실하지 않으

면서 면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

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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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EU국가들

의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

○ EU국가들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1977년

EC의 제6차부가가치세지침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며, 1973년

HutchingsReport에 의하여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안

이 보고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

게 된 것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것과 부

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

○ EC와 OECD의 공동 작업으로,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간이현금흐름세방식

(truncatedcashflow method)을 제시3)하였으나 너무 복잡하다

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함.

       * B2B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B2C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소비자로부터 일정 세액을 거래징수

3)교육세

□ 금융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

없이 0.5%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

○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상호

저축은행),보험사업자,금전대부업자 등(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

로 교육세를 부과(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3)http://ec.europa.eu/taxationcustoms/resources/documents/tcasystemexecutiv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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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은행업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소득금액)/(수익금액)의 비율을 5%로 전제한다면

금융회사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원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의 총마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정도의 부

담을 지우는 것이므로,국가는 금융·보험업자 단계까지의 부가가

치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부가

가치세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납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약점은 여전히 존재

4.해외사례

(1)해외의 금융자산 소득과세

1)미국

□ 미국의 내국세 과세 근거법인 내국세입법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분리과세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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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소간의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이는 세부

담 수준의 조정에 주안점을 둔 것일 뿐 과세체계나 과세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아니었음.

○ 개인의 금융소득은,각 유형별로 소득에 귀속하는 비용을 차감

한 순소득금액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단일소득세율체계로 과

세

○ 금융소득과 여타의 소득간의 과세방식,소득금액 계산 및 세율

의 적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이자,배당,

자본이득,파생상품소득 등 금융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 상 다

소간의 차이를 두고 있음(각 금융소득 유형별 특성 인정)

○ 미국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없으며,내국세입법상 분리과세

즉,완납적 원천징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

      * 금융소득을 수취하는 납세자가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자번호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보완원천세(back-up 

withholding tax))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는 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

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됨

      * 미국국세청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해 납세자

번호 (taxpayer identifying number)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

자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 정보신고서(information 

return)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소득

세율(10,15,25,28,33,35,39.6%)로 종합과세되며,다만,법인의 배당소득

은 과세 시 소득공제가 적용 됨.

○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지방자치단체가 발

행한 소액채권이나 공익목적 채권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

되고,세율은 결혼여부,기혼자의 합산신고 여부,세대주,생존배

우자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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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역시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나,법

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공제비율

은 지분율에 따라 달리 적용됨.

*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법인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수입

배당금의 70%를 소득공제하고,20%이상 80%이하인 경우에는 80%

를 소득공제 함.(26USC§243)

*같은 그룹(affiliatedgroup)안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

우에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소득공제 함.

○ 2010년까지는 한시적 조치로서 배당소득의 경우 25%의 소득세

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가 2003-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

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소득세율이 25%이

하(10% 또는 15%)인 저소득층 납세자는 5%의 세율을 적용받았

음

○ 실제 개인이 받는 배당(dividend)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

담은 이자소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자본이득의 경우 장․단기 구분을 하며 상호합산 및 타 소득

과의 합산에 있어 제한이 있음(내국세입법 제1조(h)(1))

○ 1년의 자산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함.((IRS

Form 1040,CapitalGainandLosses)

○ 단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일반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39.6% 내

에서 적용함.

○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0,15,20%)을 적용하며,자

본손실은 여타 소득과의 합산에 제한이 있음.

*장기자본이득에서 장기자본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 장기순자본이득

에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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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손실과 자본이득의 상계에는 제한이 없지만,장기자본손실

은 우선 장기자본이득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단기순자본이득

과 상계할 수 있음.

*순손실 발생 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항목부터 이익을 차감하

게 되며,단기순자본 손실 발생시에도 장기자본이득에서 차감하여,

납세자에게 가급적 적은 금액이 부과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일반소득과의 상계는 연간 3천달러로 제한되며,남은 손실은 연

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

<표 Ⅱ-5>          납세자 특성별 소득세율(2015년 기준)

일반소

득세율

(%)

과세소득범위 (US달러)
배당 및

장기자본이

득세율(%)독신

기혼

(합동신고),

생존배우자

기혼

(별도신고)
세대주(가장)

10
0이상

9,225이하

0이상

18,450이하

0이상

9,225이하

0이상

13,150이하
0

15
9,225초과

37,450이하

18,450초과

74,900이하

9,225초과

37,450이하

13,150초과

50,200이하
0

25
37,450초과

90,750이하

74,900초과

151,200이하

37,450초과

75,600이하

50,200초과

129,600이하
15

28
90,750초과

189,300이하

151,200초과

230,450이하

75,600초과

115,225이하

129,600초과

209,850이하
15

33
189,300초과

411,500이하

230,450초과

411,500이하

115,225초과

205,750이하

209,850초과

411,500이하
15

35
411,500초과

413,200이하

411,500초과

464,850이하

205,750초과

232,425이하

411,500초과

439,000이하
15

39.6 413,200초과 464,850초과 232,425초과 439,000초과 20

주:독신(Single),기혼·합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생존배우자(Qualifying

widow),기혼·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erately),세대주·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표기하였음.

출처 :InternalRevenueService,2015federaltax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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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장기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으며,손실

발생 시 개인과 법인에 다른 규정이 적용

○ 장기 양도차익은 매입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되어야 하며,단기

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됨.(0%,15%,20% 세율 적용)

○ ‘TheTaxReliefActof2010‘에 의해 기존의 세율구간이 2012년

까지 연장되었으며,2013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되고 보유 기

간의 구분이 ’1년미만’,’1년~5년’,’5년이상’으로 세분화 됨.

○ 순양도손실 발생시 개인은 3,0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

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미국은 개인소득과세에 있어 포괄주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

문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선물,옵션 등의 손익은 60%를 장기자본손익으로 40%를 단기자

본손익으로 처리(내국세입법 제1234조)

○ 단기손익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손익은 낮은 비례세율을 적용

<표 Ⅱ-6>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

구분 소득인식 시기 소득의 성격

선물
-시가평가(결제 후 재조정)

-헤지거래는 시가평가 안함

-자본손익으로 취급

-40%는 단기자본소득,

60%는 장기자본소득 간주

-헤지거래는 경상손익으로 취급

옵션 -시가평가
-자본손익으로 취급

-40/60규정 적용

주:위 표의 선물과 옵션은 모두 내국세법 12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

상품을 지칭함.

출처:한국조세연구원(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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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소득(investmentincome)은 비용을 인정하고 결손금(순손실)

은 투자자산소득 내에서 이월공제가 무기한 허용

○ 투자자산(investmentassets)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산(property held forinvestment)으로서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이자,배당,연금(annuities),사용료소득(royalty),양도차

익(gains)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

 * 즉,투자자산은 납세자의 소득창출에의 참여(participation)정도가 아

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으면서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

 *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러한 소득을 투자자산소득이라 하며,

금융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때’당해 자산은 투자자산이 됨

○ 내국세입법은 주요 소득항목을 예시하면서 그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에 귀속되는

비용만을 차감

 * 소득유형을 자본이득(capitalgains),수동적활동소득(passiveactivity

income),도박소득(gamblingincome),적극적 소득(activeincome),투

자자산소득 (investmentincome)등으로 구분

 * 소득유형별로 지급이자 등 소득창출비용의 귀속 여부를 결정하고,일

부 소득유형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타 소득유형과 상계하지 않고 동

일 유형의 차기소득과 상계를 위해 이월 처리

○ 투자자산소득도 동일한 유형 간에 소득상계가 가능하고 결손금

도 무기한 이월가능

 * 투자자산소득은 투자자산이익 이외에 순영업손실(netoperatingloss)

을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투자자산손실은 순영업이익(net

operatingincome)과 상계할 수 없음

○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은 크게 투자자산의 취득과 유지

를 위해 조달한 자금비용인 투자자금이자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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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금이자(investmentinterest)는 ‘순투자소득금액’(netinvestment

income)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되며,순투자소득금액이 투자자금이

자에 미달할 경우(결손금)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이월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 기타의 비용에는 투자자산소득에 귀속되는 투자자문료,사무보조비,

금고사용료,법률자문료 등 투자자산의 취득,유지 및 처분에 따르는

비용이 있으며,잡손공제(miscellaneousdeduction)항목의 하나로 조

정후총소득(adjustedgrossincome)의 2% 초과분 범위 안에서 공제

가 인정

2)일본

□ 일본의 과세체계는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제고,세제의 단순화,일

반개인의 투자위험 경감을 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왔음.

○ 1950년 샤우프 권고(ShaupRecommendation)에 따라 자본이득

을 종합과세 하였으나,양도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

부터 자본이득 비과세,1955년부터는 이자소득도 비과세로 전환

○ 1989년 세율구조의 간소화를 위해 10~50%의 5단계 소득세율제

도를 실시하고,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조세제도 개혁

단행

○ 2007년부터는 최저세율 5%,최고세율 40%의 6단계 세율구간을 갖는

소득세 체계로 개편

□ 2009년 도입된 금융소득일체화 제도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이루

어져 왔으며,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과 과세방식 균형화,손익통산 범

위확대,납세환경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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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일본 세제조사회의 보고서에서 이원적 소득세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일본식 금융빅뱅을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검

토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연구

○ 2000년 7월 중간보고서 “일본조세시스템:현실과 과제”에서 이원

적 소득세제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 여러 논의가 전개

○ 2002년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이원

적 소득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향후 검토 과제

로 규정

○ 이에 따라 이전까지 종합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던 배당소득이

2003년부터는 이자소득 및 증권자본이득처럼 분리과세대상(이자

소득 및 증권자본이득과 같은 세율로)으로 전환

○ (과세방식 균등화:20% 분리과세)다음의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①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배당,공모주식투자신탁 수익분배금

② 공사채,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익

③ 외화예금이익

④ 금융소득과 유사한 보험수익

○ (손익통산범위 확대)주식양도손실과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범

위에 이자소득도 포함

       * 다만, 수년간 축적된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자본손익과 매년

과세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통산하는 데 따르는 세수 상 영향

을 고려하여 통산의 범위는 제한

○ (납세환경 정비)손익통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

○ 손익통산이 실무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당국 신고가 필요하고,세무당국은 번호를 이용하

여,신고자의 신고내용과 배당 지급자가 제출한 지불조서 내용

을 대조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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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2009년 과세체계 변화비교

구분
과세방식

과세소득일체화 반영전 과세소득일체화 반영후

이자소득 일률원천분리과세 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원천분리선택과세 ‘03년 폐지)
상장주식소액주주신고분리과세 도입

양도

소득

주식

‘53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과세(회

전율이 높거나 사업과 유사한 경우

는 종합과세(‘89년 이전))

신고분리과세로 전환(‘89년)

채권
공사채,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

익 종합과세
2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파생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유지
‘89년부터 주식과 동일하게

신고분리과세 소득과세 도입

출처:금융투자협회『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조사보고』(2012.4)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일률원천분리과세: 비례세율로 일률 과세되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

○ 배당소득은 주식양도손과 손익통산하기 위해 신고분리과세를 선

택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적용세율은 20%임.

○ 또한,납세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

○ 기타 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고,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

으며,20%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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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개요

소득세 주민세

○ 정기예금 및 공사채이자,합동운용신탁 및

공사채투자신탁의 수익분배 등

○ 보통예금,통지예금이자 등 요구불예금

15%의 원천징수 주민세 5%

원천분리과세

<표 Ⅱ-8>               일본의 이자과세제도

자료:금융연구원(2012)

<표 Ⅱ-9>               일본의 배당과세제도

2008년 2009년 이후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 등

○ 둘 중 선택

1.종합과세:

배당공제적용

5~50%의 세율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신고불요:

20%의 원천징수

(소득세15%,주민세5%)

○ 셋 중 선택

1.종합과세:

배당공제적용

5~50%의 세율

(소득세 40~50%,

주민세 10%)

2.신고분리과세:

(소득세15%,주민세5%)

3.신고불요(소액배당):

20%의 원천징수

(소득세15%,주민세5%)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등

상장주식의

배당

(대주주이외)

상기 이외 종합과세(배당공제적용):소득세 20%의 원천징수

주:1)상장주식의 배당(대주주 이외)은 그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발행된 주식총

수의 5% 미만인 자가 지불받는 배당을 의미

2)신고분리과세:특례조치로서 2009년,2010년은 배당소득이 연 100만엔 이하

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소득세 7%,주민세 3%),100만엔 초과의 부분에 대

해서는 20%(소득세 15%,주민세 5%)를 적용

주3:신고불요:특례조치로서 2009년,2010년은 10%로 원천징수(소득세 7%,주민세 3%)

자료:금융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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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특정구좌를 통해 원

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의 주식은 20%(소득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

과세

○ 채권은 20%(소득세 15%,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한편,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구좌 내

소액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비과세(투자한

도 :3년간 총 3백만엔)

○ 파생상품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선물․옵션거래차익은

신고분리과세

□ 한편,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손실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3개년

이내까지 이월공제 가능

○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손익

통산을 허용

○ 파생상품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실통산을 허용하지 않으

며 현물과 파생상품 양자 간의 양도손익 통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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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일본의 금융상품 손익통산의 범위

손실발생

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이자소득 비과세

상장주식 배당/

공모주식투자신

탁 수익분배금

상장주식양도익/

공모주식투자신

탁의 양도익

예적금 이자/

공사채 이자/

공사채투자신탁

수익분배금

공사채양도이익/

공사채투자신탁

양도이익

주식양도손/

공모주주식투자

신탁양도손․해

약손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허용

(3년 이월공제)
상계불허 해당 없음

공사채양도손/

공사채투자신탁

양도손․해약손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료: 일본 재무성

3)독일

□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2009년 세제

개편을 통하여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전환

○ ‘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 제안,'05년 정당간 합의,’06년 연방

재무부 자문관실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제안,’08년 세제개편

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침.

○ 조세의 단순화 및 세율인하,포괄주의 과세 및 이원주의 소득과

세 원칙을 따름.

○ ‘09년 1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완납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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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과세전

환,자본손실 상계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짐.

□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4)되지만,실효세율이 25% 이

하인 경우 종합과세 선택가능

○ 2008년까지 독일에서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

고 있었으나 2009년 세제의 변화로 과세대상에 포함

○ 파생상품소득은 종전에는 주식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비과세하

였는데 현재는 주식과 함께 과세대상에 편입

○ 자본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

지만,자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실효세율이 2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 만약 납세자의 판단으로 종합신고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5%를 초

과할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직

권으로 25%의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금융소득합산 과세시의 비교과세제도는 실효세율이 하방

경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인 반면, 독일의 완납적 분리과세

제도는 실효세율이 상방경직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

□ 자본손실은 자본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며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

○ 증권양도손실은 유가증권양도차익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지만,주식양도차손은 주식양도차익과의

상계만 가능하며 이월공제도 가능

○ 자본자산 창출을 위한 비용,예를 들면,금융비용,계좌관리비용,

4)오윤・임동원,2013,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1,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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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은 실비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하며,부부에게는 1,602유로의 공제를 허용

○ 투기적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당해 연도 투기매매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영업용자산의 양도 및 대규모 거래에 의한 양도손실은 기타소득

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

월 가능

□ 또한,독일은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 이후 전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이른바 ‘이원적 소득세제(Dualsteuer)’를 도

입

○ 21세기 세제개혁을 둘러싼 논의에는 백화제방이라 할 만큼 다양

한 제안들이 있었는데,이 제안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조세 단순

화와 세율 인하에 대한 것이었음.

○ 이들 중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이 토대가 되어 오늘

날 독일에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이며,이 과정에서 2005

년 11월 11일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및 사회민주당 등 기

존 정파들의 공동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제도 개혁의 힘이 되었

음.

○ 2006년 연방재무부 자문관실은 ‘수정된 이원적소득세제’(Reform

derEinkommens-und Unternehmensbesteuerung durch die

dualeEinkommensteuer)를 제안하였음.

□ 한편,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나머지 절반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었으나 2009년 1월 개정 후 법인의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항은 40% 비과세,60% 과세로 조정됨.



- 37 -

○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25%의 단일세율로 확정하면서,이

로 인해 줄어든 세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작용

* 예외적으로 배당소득 중 양도차익에 기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

세 비율을 50%로 적용

<표 Ⅱ-11>                 독일의 금융상품소득과세

자산 소득종류 과세방식

예금 이자소득 단일세율5)원천징수

채권

(bond)

이자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

주식
배당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60%만을 단일세율 원천징수6);장기보

유비과세 및 양도소득공제 제도 폐지;경과조치(2008년말 현

재 보유분으로서 장기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 면세)

펀드7)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동

fund

of

funds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동;다만,FoFs(fund offunds)는 Abgeltungssteuer없이 보

유자산을 처분할 수 있음

공모

부동산

펀드

양도소득

펀드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에 의해 펀드자산가

치가 증가한 것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득

계산시 비과세

파생

상품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모두 단일세율 원천징수.장기보유 면세 폐지

부동산 양도소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자료:한국세법학회,2010,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금융자산에 대한 거래세

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수정

5)25%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이에 5.5%의 solidaritysurcharge(연대부가세)가 붙어 실제 세율은

26.375%가 됨.
6)법인세와의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장치(소득세법 제3조 제40호)
7)투자대상은 equity,mutual,bonds등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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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

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

○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이전에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

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자본소득에는 이자,배당 및 자본이득이 포함되며,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만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

○ 손실 인정금액이 자산 종류별로 설정되어 있으며,스웨덴 내 발

행채권과 스웨덴 내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회사주식의 양도차

손은 100%,주택의 양도차손은 50%,나머지 자본·자산의 양도차

손은 70%가 인정되며,일반적인 주식 양도손실의 70%까지는 자

본이득과 통산가능

○ 손실 인정금액이 자산 종류별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그룹의 자

산과의 손익상계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자본손실은 십만 크로네까지는 자본소득의 30%,이를 초과하는 손

실의 21%까지는 근로소득과 상계가능8)

5）영국

□ 영국에서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구분하고 과세 시 별도의 법을 적

용하며,일반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8)국중호・김진수,2007,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금융소득과세의 구축방향,세무학연구 24-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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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지칭함.

○ 일일반소득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저축소득,배

당소득의 세 가지 유형의 합계로 산정하되,세율은 소득 개별유

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적용함.

       * 과세표준액을 소득크기에 따른 세율구간(basic rate, higher rate 등)

으로 나눈 후, 각 세율구간에 매칭되는 유형별(배당소득 등) 세율을

적용하게 됨.

       * 합산된 과세표준액에 소득 유형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유형

을 합치는 순서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며, ‘비저축소득(근로소득

등)’,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합산하게 됨. 

       *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저축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함.

○ 조세관련 입법이 연간 세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세율이 수시로

변화

□ 저축소득(이자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10%,20%,

40%,50%의 최종세율에 해당되도록 추가 징수 내지는 환급이 이루

어 짐.

○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비저축소득,저축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

분한 후 순차로 합산하여 계산함.

○ 이들 각각의 소득이 속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동일한 이자소득이라도 먼저 과표에 합산되는

‘비저축소득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비과세 상품으로는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이 있으며,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 예치금 이자는 일정소득이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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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한 후 순차

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각 소득별 세율구간에 따라

10%(basicrate),32.5%(higherrate),42.5%(additionalrate)의 세율이 적

용됨.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배당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없음.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부분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분조정제도란 법인단계에서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

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 수입배당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임.

○ 영국 내 소재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이중과세되

지 않으나,영국 내 소재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전액

과세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자본이득세는 196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으며,보유기간 6개월 미

만의 단기 주식을 일반소득과 합산과세

○ 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이월공제가 무제한

허용되고,장기・단기 자본이득의 구분 없이 세율은 일반소득세

율에 따라 18%,28%의 단일세율이 적용

* 종전 자본이득에는 3단계의 누진세율(10%, 20%, 40%)이 적용되었는

데 2008∼2010년의 기간에는 18%의 단일세율로 전환되었으며, 체감

공제(taper relief), 물가연동공제 등의 공제규정이 폐지

* 2011년부터는 세율이 다시 두 개로 환원하여 일반소득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18%, 28%의 세율이 적용

○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공제규정(즉,체감공제,물

가연동공제,절반공제)이 폐지되었으며,1982년 3월 31일 의제취

득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

* 1982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앙도시에는 1982년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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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의제규정시에는 시가와 원가

중 택일)

<표 Ⅱ-12>           과세구간별 자본이득세 세율(개인과세)

2007~2008

(누진세율)

2008~2009

(단일세율)

2010.4.6.~

2010.6.22.
2010.6.23.~

starting 10%

18% 적용 18%
18%

basic 20%

higher 40% 28%*

주:2010.6.23.부터 고소득구간에 28%세율이 적용되어 이원화된 형태를 보임.

자료:자본이득과세의 정비에 관한 연구(조세연),금융연(2012)재인용

□ 1998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의 단계적

공제 제도(taperreliefsystem)가 적용

○ 동 제도는 2007년 10월의 세제개혁에서 과세제도 단순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 단계적 공제 제도는 1998년 이후 자산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업무용 자산이득 또는

비업무용 자산이득의 분류에 따라 개별적 공제비율을 적용

○ 주식은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거래하는 경우

에는 업무용 자산으로,개인이 주주와 관련 없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취급함.

○ 단계적 공제 제도 폐지 이후 업무용자산의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증

가하여 보완책으로서 2008년 1월 기업공제(enterpriserelief)신설

* 기업공제제도란 사업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중 최초 £1백

만의 유효세율이 10%가 될 수 있도록 자본이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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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단계적 공제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대상

(단위:%)

보유기간
1998.4.6.~2000.4.5 2000.4.6.~2..2.4.5 2002.4.6.~2008.4.5

업무용 비업무용 업무용 비업무용 업무용 비업무용

0년 100 100 100 100 100 100

1년 92.5 100 87.5 100 50 100

2년 85 100 75 100 25 100

3년 77.5 95 50 95 25 95

4년 70 90 25 90 25 90

5년 62.5 85 25 85 25 85

6년 55 80 25 80 25 80

7년 47.5 75 25 75 25 75

8년 40 70 25 70 25 70

9년 32.5 65 25 65 25 65

10년 이상 25 60 25 60 25 60

주:‘08.04.06.이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TaperReliefs혜택이 적용 안됨.

자료: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조세연),금융연(2012)재인용

□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됨.

○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양도손

실은 단계적 공제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고,초과손실의 소급

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의 경우에만 적용됨.

□ 파생상품 양도에 있어서도 자본이득과세 체계에 따르고 있음.

○ 2007년 과세개혁 이후 18% 단일과세로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졌으

며,2010년 6월 부터는 18%와 28%의 두 가지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28% 세율은 고소득구간(higherrate)이상에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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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해외의 증권거래세

１）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주식 이전의 경우 0.04%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0.028%,주식이전 0.0033%).

□ 미국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프랑스,독일 등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

되면서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반

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 이후 ‘금융위기책임부담금’(소위 ‘은행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으

로 논의가 변질되다가 결국 이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채로 일단락

○ 조세를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성과 없이

종결된 것은 금융거래세가 시장안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

신할 수 없는 반면,제도 도입 시 자본의 국외유출과 자본시장의 경

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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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

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

입

○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세율이 꾸준히 올라 1980년대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1.4~1.5%수준에 달함

○ 1990년대 초에는 파생거래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권거

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이 때 도입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

를 병합한 형태였으며,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

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주식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를 선택한 자는 실제 1.3%의 증권거래

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1989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

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 일본이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1996년 이래 5년간 행해졌

던 대대적인 일본식 금융개혁(BigBang)작업의 일환이었음.

○ 금융개혁 작업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공정하며 세계화

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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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953
・종합과세　→ 　원칙비과세화

┌
└

회수가 많거나、매매주식수가 크거나、사업양도와 유
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
┘

1953 도입

(양도 소득세 대체)

1988 ・
(1988년은 소비세를 도입한 해였음）
원칙비과세　→　과세화

택일┌
└

신고분리과세 : 양도차익 20%
원천분리과세（간주이익방식）: 양도가액의1%

1988 세율 인하

(0.55→0.3%)

1998
(주）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

융시스템개혁의 진전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
되, 주식등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

・세제개정요강 :「3.１(3)주식등양도익과세 1998 세율 인하

(0.3→0.1%)

1999

2001.4
긴급경
제대책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 통합하여 법개정 ━

（원천분리과세폐지）

↓
일원화２년간연기

（2001년４월 ⇒ 2003년４월）

・장기보유주식에 관계되는 소액양도익비과세제도창설

(2001년10월１일부터 2003년３월31일까지）

폐지 

(1999)

2001 
가을

・
신고분리과세로의 일원화 시기 앞당김(2003.４⇒2003.1)

・
신고분리과세 세율인하

　  상장주식등 26％⇒20％(2003～2011）

  １년초과보유 상장주식등 20％⇒10％(2003～2005）

・상장주식등양도손실 이월공제제도 창설(2003～)

・긴급투자우대조치창설

(2001.10.30～2002말취득・2005～2007양도）

　

아니라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음9)

○ 또한,일본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

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를 추진하였음.

<표 Ⅱ-14>      일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변천

자료 :일본 재무성

9)DickK.Nanto,Janpan'sLandmarkFinancialDeregulation:WhatItMeansfortheUnitedStates,

CRSReportforCongress,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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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

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제변화가 당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움

○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던 1987년과 1988년(거래세기)의 세부담(증권거

래세)은 거래액 대비 약 0.6%수준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수준

*이 기간은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국

외자본유출이 용이해진 여건 하에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실제 국

외로의 자금유출이 심화되면서 국내시장이 위축10)

*ShinhuaLiu(2007)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분석11)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양

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수준

３）독일

□ 독일은 1990년 이전에는 0.25%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이후 폐지

○ 독일은 증권거래세 폐지 직전 증권시장은 불안하였으며,당시 증권거

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2%수준에 불과

○ 1991년 당시 독일 증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세계증권시장이 1987년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증권시장의 안정에 기여

10)Maxim Shvedov,TransactionTax:GeneralOverview,CRSReportforCongress,December2,2004
11)ShinhuaLiu,SecuritiesTransaction Taxand MarketEfficiency:Evidencefrom theJapanese

Experience,JFinServRes(2007)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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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로서 이해가능12)

○ 한편 독일의 증권거래세는 채권 등 자본의 국외도피의 계기가 된 사

례를 제공

*영국에서 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독일국

고채거래의 30%,그리고 독일마르크표시채권거래의 50%가 영국에서 이루

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음

４）스웨덴

□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 0.5%,주식의 양

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으며,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였다.옵션을 살 때 프리미엄의 1%,옵션을

행사할 때 프리미엄의 1%를 부과13)

○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시장이 경제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

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데

에 그 이유가 있었음

*스웨덴의 노동계는 후자의 주장을 하면서 증권거래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였고,재무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정계는 대중의 요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도입

□ 스웨덴은 주식 및 파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증권거래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1986

12) Hakkio,Craig S.,Should we throw sand in the gears offinancialmarkets,Economic

Review-FederalReserveBankofKansasCity,1994.
13)McCulloch,Neil,andGraziaPacillo,TheTobintax:areview oftheevidence.,IDSResearch

Reports2011.68,2011.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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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세율이 두 배로 인상

○ 1986년 7월부터 주식거래세율은 거래당 0.5%에서 1.0%로 상승

○ 이로 인해,주식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11개 종목들이 런던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1990년 이들 종목 거래량의 52%가 런던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989년에는 채권과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도 증권거

래세가 부과되었음.

○ 채권에 대한 세율은 0.002%~0.0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

지만,채권시장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주식시장의 경우보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14)

*채권거래세가 도입된 첫 주 채권관련 현물과 선물 거래량은 각각 85% ,

98% 감소하였으며,이후 점차 회복하였음.

14)Campbell,J.Y.andFroot,K.A.,InternationalExperiencewithSecuritiesTransactionTaxes,inJ.

Frankel(ed.),The Internationalization ofEquity Markets,Chicago/London:University of

ChicagoPress,1994.pp.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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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른 주식거래의 이동

Revenues
ofTurnover
Taxon
Securities

Revenues
ofTurnover
Taxon
Securities

Transaction
taxrate

Annual
Swedish
Trading
volume

Tradingof
Swedish
stocks
inside
Sweden

Tradingof
Swedish
unrestricted
shares
inside
Sweden

In% of
GDP

In% of
total

revenues

Onequity
traded,per
round-trip

Executedin
London

Averageof19large
Swedishcompanies

1984 0.10 0.21 1% NA NA NA

1985 0.13 0.27 1% NA NA NA

1986 0.26 0.53 1%,2% NA NA NA
1987 0.35 0.66 2% 30% NA NA

1988 0.34 0.66 2% 48% 61% 47%
1989 0.45 0.85 2% 51% 57% 42%

1990 0.43 0.81 2% 52% 56% 42%

1991 0.25 0.50 1% NA 52% 40%
1992 0.02 0.04 0% NA 56% 50%

자료:Schulmeister,Schratzenstaller,andPicek(2008)

<그림 Ⅱ-2>   금융거래세 도입 전후 채권현물 거래량 추이

자료:CampbellandFroot(1993),금융연(201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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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스웨덴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거래량이 급속하게

위축되고,자본은 역외로 이탈하며,세수도 위축

○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오히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서 아울러 세수도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15)

*주식거래세수는 1984년 8.23억 크로나에서 1989년 40.1억 크로나로

증가하였으나 15억 크로나로 예상했던 채권거래세수는 5천만 크로나

에 불과

*이에 따라 증권양도차익과세로 거둬들이던 세수의 감소분을 감안하면

금융거래세의 순 세수효과는 0에 가까웠다는 평가

□ 1990년 4월 15일 채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었으며 나머

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1991년 1월 세율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1991년말 증권거래세가 완전폐지

５）영국

□ 영국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1964년

부터 증권거래의 기록 즉,등록에 인지세(stampduty)를 부과

○ 채권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사가격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

□ 인지세율은 1974년 2%에서 1984년 1%,1986년 0.5%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행 인지세율은 매입가액의 0.5%임.

○ 2008.3.13부터는 1회 거래가액이 1천 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

15)Wrobel,Marion.FinancialTransactionsTaxes:TheInternationalExperienceandtheLessonsfor

Canada.LibraryofParliament,ResearchBranch,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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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인지세는 인지세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무기명증권이나

ADR과 같은 영국 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증권의 발달을 가져

온 것으로 평가

○ 영국에서의 인지세는 거래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며,인지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거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영국정부는 1996년 인지세를 폐지하려고 했으나,아직도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내국세수의 0.7%수준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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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에 대한 주요 쟁점

1.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

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조세형평(주의),응능부담

의 원칙(ability-to-payprinciple),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본

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

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수직

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16)

○ 즉,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은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과세하고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원

천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며,수직적 공평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부담을 하

는 누진세율체계가 요청17)

○ 납세자가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믿도록 해야 조세공평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공평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

력을 이끌어 낼 수 없음18)

16)임승순,조세법,박영사,p.44.
17)김용민・박동규・장재형・변혜정,2014,금융・금융거래・금융세금,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p.89.
18)최영렬,2011,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논문,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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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

○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

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

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형평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

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헌법 제11조가 지향하는 평

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19)

       * 즉,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종류별 실효세율 및 과

세방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에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합리

적 이유에 관련해서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 이외에,국민경제

적,재정・사회 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20)

○ 어떤 과세제도가 순수하게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는 위헌적 요소

19)이동식,2015,일반조세법(제3판),준커뮤니케이션즈,p.146.
20)헌재 1997.5.29선고 94헌바5,헌재 1999.11.25.선고 98헌마5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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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제도를 설정한 구체적인 정책목

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21)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

를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

(proxy)인 소득금액)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또한 소득에 관해

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22)해야 함.

○ 담세력의 정확한 계산 및 측정 없이는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평의 달성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담세력이 없는 처분불가능한 소득이 포

함된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되어야 담세력

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동일한 금액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총수입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동

일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23)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

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

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

상적인 비용에 해당

○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21)임승순,조세법,박영사,p.46.
22)문성훈,2014,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세무학연구 31-4,p.20.
23)이동식,2015,일반조세법(제3판),준커뮤니케이션즈,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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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주관적 비용은 세부담이 공평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하

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양육비, 의료비 등을 들 수 있음

□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객관적 순

소득금액 또는 객관적 부담능력이며,객관적 순소득금액에서 주관

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임.

○ 위의 정의와는 달리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부르기도 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

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과 주관적 부담능

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객관적인 경비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완납적 분리과세로 과

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료비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담세력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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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 우선,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반면,근로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자본

시장 세제는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즉,자본,노동,토지 등 생산요소 간 과세형평 측면에서,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의 영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단,여기서 과세형평 달성은 비과세 요소소득의 과세화를 의미

하며,모든 생산요소 간 세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또한,전술한 바와 같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순소득에 대해

서 과세하고 있어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의 과세형평이 저해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

득공제(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객관적 경비,근로소득공제

와 연금소득공제는 객관적 경비와 주관적 경비가 복합된 추정경

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적 부담능력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객관적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음.

       * 금융투자를 위한 차입이자비용이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

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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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와 배당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담세

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

로 보임.

○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용을 인정하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소

득의 성격상 이를 검증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이 과

도해지기 때문에 세제의 단순성을 위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도 있음

□ 그러나,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아닌 한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 예금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파생결합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위험이 있

는 증권에 해당하고,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위험이 있는 금융

자산이므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

○ 또한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거래의 계

속,반복성은 약하지만 개인 금융업인 사업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당 이외에도 펀드의 환매차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순수한 배당소득보다는 양도비용이 인정

되어야 하는 자본차익(Capitalgain)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

고 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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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는 펀드가격의 등락에 따라 환매차익과 환매차손이 발생하지만

환매차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환매차손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음

       *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제시조건이 성취되어 이익

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시조건 미성취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결손

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

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형평이 저해

○ 예를 들어,투자기간 중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파생결합증권

의 경우 투자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종료시 투자기간

중 수령한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익과 손

실을 통산할 수 없음.

○ 과세기간간 통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간에도 통산(과세기간내 통산)도 불가능

       *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 A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여 10,000,000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 파생결합증권 B는 2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와 B의 손익을 통산한 경우 10,000,000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10,000,000원에 대해서 과세

○ 정부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서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가능하면 배당소득으

로 규정하여 과세할 유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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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자산의 보유와 처분 간 과세차별

□ 배당과 양도차익의 경제적 원천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음.

○ 배당과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에서 비롯되는

바,경제적 원천이 동일함.

○ 그러나 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반해,양도차익

은 비과세를 받고 있어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형태의 배분

을 선호하게 됨.

○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의 선호를 반영하여 양도차익 형태

의 배분(사내유보 등)을 선호할 유인이 발생함.

○ 즉,금융자산 과세체계가 기업의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간 경계가 모호하여 과세를 위해서는 필

연적으로 인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이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간 세율 차이가 현저하여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가령 채권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으로 해석되어 배당소득

세가 부과되는데 반해,직접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으로 인식

되어 비과세되고 있음.

4.　투자기구에 따른 과세형평

□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상 차별이 존재24)

24)문성훈,2010,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16-3,3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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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배당

과 이자를 받는 경우(실현소득)에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을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

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한 모든 평가차익(미실현소득)이 보유기간

중이라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직

접 투자시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채권,장외파생상품 등 직접투자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펀드

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이 저해

○ 금융상품을 연금상품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포

함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에

는 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배당 등을 수령시에만 과세하고 투자기간동

안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특정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이 자본시장법상 규제강도,감독체계가 펀

드와는 다른게 운용되고 있지만,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일

임형랩,펀드 모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

자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실질은 유사함.

○ 한편,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예외적으로 과세(대주주 및 비상장주식)되지만,펀드를 환매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됨.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과세형평을 저해

○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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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할 경우 주식 양도시에는 원칙적으

로 비과세하고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

세

○ 그러나,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

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양도시에는 비과세(계속적·반복적 거

래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소득 뿐만 아

니라 양도시 소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

○ 파생상품이 조합되어 현물주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과 파생상품 간 수평적 형평성도 확보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종류별로 과세 또

는 비과세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

○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중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

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고 예외적으로 과세되는데,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양도

소득 모두 소득의 원천이 기업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동일함.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지만,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더라

도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20%의 단일비례세율로 과세되는 등

과세상 차이가 존재

○ 채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후수익

률 제고 및 절세의 유인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선호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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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대상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과세부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법적형태,즉 펀드가 신탁 또

는 조합형인지 투자회사형인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등 과세상 취급이 상이

*회사형 및 신탁형 펀드인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특례규

정이 적용되는 데 비해,조합형펀드는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외국납부세액 적용을 신청해야 함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특례규정이란 펀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펀드단계에서 환급하는 규정(법인세법 제57조의2및 동법 시행령 제

94조의2)

*개인투자자가 신탁형과 조합형 펀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

세되는 반면,회사형 펀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비상장 또는 대주주펀드)되거나 과세되고 배당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 금융상품 보유시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양도를 통한 양도대

금 수령,환매를 통한 환매대금 수령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

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상 차이

를 두는 경우 투자자금 회수방법에 따른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여지

가 있음.

5.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형평

□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부담이 국내주

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과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간 과세형평의 문제 발생25)

25)문성훈・이영한,2011,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세무와회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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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지만,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및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투자자의 과

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문제 발생

○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부에 자금을 위탁하여 투자

하는 것이어서 어느 지역자산에 투자하는 지 여부보다는 투자수익률

의 획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역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투자자가 국내투자와 더불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분산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개인의 종합

자산관리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

○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재정수입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하다가 다시 과세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소득세법의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통

해,2007.6~2009.12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펀드 비과세특례’규

정을 통해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을 비과세한 바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이 상이해

세후투자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중립성 또는 수평적 과세형평

이 저해될 수 있음

○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등을 통해 해외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펀드

널 12-4,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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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액투자자의

경우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여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손익통산

이 가능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20%의 단일세율로 다

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과세(분류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면 여러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손익통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

*투자자의 해외펀드 투자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

세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세율(종합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그러나,해외펀드 투자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감안하더라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14%)이 양도소득

세율(20%)보다 낮기 때문에 간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 특히,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

하되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후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보다는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증가

○ 또한,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설정 해

외지수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에 발생하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

*소득세법상 국내설정 해외지수 ETF는 펀드로,해외설정 해외지수

ETF는 주식으로 보고 있음

□ 한편,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펀드의 유형,역내해외펀드인지 역외

해외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의 차이가 발

생26)

○ 현행 소득세법상 역내해외펀드는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 등 펀드

26)문성훈・이영한,2011,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세무와회계저

널 12-4,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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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반면,역외해외펀드의 환차손익과

선물환차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통산하

지도 않고 과세하지도 않음

○ 역내펀드는 환매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과세되는 반면,대부분의

역외펀드는 1년마다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시에만 과세되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어 과세상 차별이 존재

<표 Ⅲ-1>                 상품별·투자방식별 과세체계

금융상품 발생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채권
이자,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국내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 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 환차익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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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방안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소득 간 형평성 강화

○ 의도치 않은(unintended)왜곡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첫째,소득 간 형평성 강화

○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확대될 필요

○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개념을 도입이 필요

□ 둘째,의도치 않은 왜곡 최소화

○ 주식현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배당과 처분 간 과세왜

곡,투자기구 및 투자지역 간 과세왜곡 등이 완화될 수 있음.

□ 셋째,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금융소득 개념의 도입과 함께 손실통산이 확대되고 손실이월이

도입되면 위험투자(risky investment)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줄어들어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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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

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였던 자본시장 투기거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79년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파악되나,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미약한 편임.

○ 또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던 독일,스웨덴,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재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야할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1979년부터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반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를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정부에 제공하였음.

*소액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있는 것은 응능과

세는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체하여 편익이 불분명한 곳에 거래과

세를 하고 있이기 때문에 소득과세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거래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일

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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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

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일본은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

도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폐지하고 양

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등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를 병행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행하던 기간의 증권거래세율은 당초

0.55%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0.1%까지 낮아진 후 결국에는 폐

지

*세수효과 측면에서는 1989년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세

수가 감소하다가,2002년 이후 과거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경우보

다 오히려 세수가 확대(최영렬,2011,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

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학위논문,p.100.)

○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

에도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

래세 세수가 확보되는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소득과

세제도를 설계할 필요

*증권거래세 폐지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시 조세중립성 제

고에 따른 시장활성화 효과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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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 자본이득과세는 주가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의 실현을 미루도록 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

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위해 손실을 실현하도록 하

는 효과가 있음.이를 동결효과(Lockineffect)라 하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공급은 줄어 들게 됨.

○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고,하락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효

과가 있음.

□ 반면,자본이득세 부과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 하는데,

이를 자본효과(Capitalizationeffect)라 함.

○ 동결효과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와 자본효과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거래량이 줄어 들 수 있음.

○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동결효과와 자본효

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추측할 수 있음.

□ 경제성장과 자본이득과세에 관련해서는,금융투자(주식투자)에 대

한 면세를 제공하는 방식의 우대가 투자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

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존재하지 않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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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며,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이 이

루졌으며,스웨덴에서는 증권거래세에 의한 자본이탈현상을 경

험하고 그것을 폐지하면서 자본이득과세를 보완

○ 독일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없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한며,벨기

에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있는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원래 증권거래세만 있었는데 그것은 자본시장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일찍이 폐지되었으며,최근에 증권거

래세와는 무관하게 소득과세 개혁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가 확

충



- 71 -

<표 Ⅳ-1>     주요 외국의 증권에 대한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거래세1 자본이득과세2

미국
• 연방 과세 없음 • 종합합산과세 원칙

• 일부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일본

•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폐지전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 채

권에 대한 세율은 0.03%)

• 1989년 과세전환

• 2003년 원천징수분리과세와 종합신

고 중 선택제도에서 신고분리과세로

전환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인 20%로 과세

• 채권양도차익도 과세해왔음

• 자본손실 이월공제 3년

독일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 2009년 완전과세전환(이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채권만 과세)

• 원천분리과세와 종합신고 중 택일

•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동일한 25%

의 세율로 과세; 1년 이상 보유 증권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됨

• 채권양도차익도 과세

• 이월공제 허용

스웨덴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 원래부터 과세되어 옴

•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영국

• 인지세(납세의무자는 취득자) 부과

: 주식에 0. 5%의 세율로 과세, 채권

은 비과세

• 동일한 내용의 인지세 부가세가 추

가적으로 부과됨

• 1962년부터 과세함

• 신고분리과세

• 자본이득세율은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의 세율과 상이함

• 채권양도차익과세

• 자본손실이월공제, 기한 제한 없음

1www.mof.go.jp/english/zei/report2/zc001f07.htm.참조
2OECD,TaxationofCapitalGainsofIndividuals,OECDTaxPolicyStudyNo.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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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찬반론

□ 소득의 형태와 무관하게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

요하다는 의견해가 존재함.

○ 금융소득으로 인해 금융자산 소유자의 경제력(순자산)이 실질

적으로 증가 하였으므로 과세는 타당함.

      *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명제 부합함.

○ 투자 수익이 물가상승 보다 높은 경우 이는 가치보존 기능

이상의 실질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로 인한 왜곡 발생 측면에서는 주식거래 행위가 과세로

인해 받는 영향보다 여타의 경제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소득의 원천설을 따르는 견해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함.

○ 금융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로 인해 과세를

받은 소득이고 가치의 보존을 위해 자본에 투자한 이득에 대

한 추가적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음.

○ 자본이득은 반복적,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몇

년간의 투자결과를 한 시점에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

에 경상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게 됨.

○ 특히,소득이 한 시점에 발생함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

용받게 될 불합리성이 있음.

○ 양성적 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해 귀금속,예술품등 음성적 자

산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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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론과 반대론의 절충론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저율로 우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한계과세론

이 존재

□ 한편,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

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

○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펀

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

○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

고 있는데,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

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

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

비 인정,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

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

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

○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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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

○ 그러나,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

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

<참고 > 일본의 자본이득세 전환 사례

□ 일본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

한 경우로,우리나라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1989년 공평·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

형,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53년 폐지되었

던*양도소득세를 다시 부활시켰음.

      *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산출의 실무적 난해함으로 인

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0.15%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하

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파생상품거래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

음. 

○ 또한,양도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과 과세 부담을 고려하여 그

동안 0.55%까지 상승하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3%까지 인하하

였음.

○ 특히,도입 당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가 병합된 형태로,주식 양도인은 양도차익의 20%

신고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의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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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일본은 10여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양도차익과세만

부과하였음.

○ 양도차익과세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 되었으며,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2003년부터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

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도 도입하였음.

      * 양도차익과세는 1년을 초과보유한 상장주식은 20%, 1년 미만 보

유 상장주식 등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2003년에는 세율이

각각 10%, 20%로 인하되었음. 

□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차익과세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

우나 시장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금융개혁의 일환이었던 증권거래세 폐지로,일본의 금융시장

은 자율성과 공정성,그리고 세계화에 보다 적합한 모델로 변

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Shinhua Liu(2007)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

장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음.

○ 다만,1990년대 즉,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한 시기에는 세부

담 증가,금융시장 자유화 진행,외환위기 등이 겹치며 국외

자금유출이 심화된 점도 있음.

○ 한편,1999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서 세 부담은 이전

에 비해 감소하였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

까지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 

수준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

(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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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는 안정적인 세원

으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식에 양도차손익을 통산(수평적 손익통산)할 수 있

어 과세소득이 크지 않을 수 있고,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

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여러 과세기간간에도 양도차손

익을 통한(수직적 손익통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비해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어려울 수 있음

○ 증권거래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안정적인 세수확

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영국 사례),오히려 자본시장을

불안정하게 하여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스웨

덴 사례)

□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유지하기 보다는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면서 달성해야 할 필요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비과세되고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규모가 9.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기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소득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임.

*박종상(2015),“금융자산 관련 소득과세의 현황과 시사점”참조

○ 따라서 금융자산 관련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구조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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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금융소득 개념 도입

□ 금융상품 및 소득유형에 따른 과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금융소득’개념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

○ 금융상품 보유시 이자 또는 배당소득,양도소득,환매소득 모두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이 제고

○ 새로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현행 소

득세법상 ‘금융소득’과는 달리,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환

매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투자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

○ 상장주식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차익,외환매매차익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

○ 금융소득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가능한한 모든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과세를 포괄화하

고 단순화

○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분류를 없애고

‘금융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할 수도 있고,현행 분류는 유지

하고 이를 통합하여 ‘금융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타당

       *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의 분류를 없애고 ‘금융소득’으로 과

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우월하나,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

과세가 아닌 소득유형별 과세를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을 감안할

경우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구분을 유지하고 과세상 취급을 동

일 또는 유사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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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통한 소득의 포괄화와 단순화는 조세

중립성 제고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및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고위험자산에 높게 과세하고 저위험자산에 낮게 과세하는 등 금

융상품의 종류별로 다르게 과세할 경우 고위험자산에서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하게 되어 조세로 인한 시장왜곡으로

조세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금융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시장효율성 제

고 가능

○ 다른 투자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상품의 변경 및 설

계가 쉽기 때문에 과세취급이 상이한 금융소득으로 변경도 어렵

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유형별로 과세상 차별이 있는 경우에

는 소득유형변경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

       * 금융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는 새로운 ‘금융소

득’개념하에서는 소득유형변경에 따른 조세회피 어려움

□ 새로운 금융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

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

산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필요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천징

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원칙적으로는 과세부담이 높다고도 볼 수 있

음.

○ 그러나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해 총량적으

로는 과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왜곡이 발

생하는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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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 하에,양도차손(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

에서만 과세기간간 또는 과세기간내 손익통산을 허용할 것이 아

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서

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단, 투자성이 없는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투자성이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상계를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의 여지

가 클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3단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

□ 새로운 금융소득개념 도입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에 대

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

요

○ 이원적 소득세제란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

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

□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 등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국제적 이동성,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

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최영렬(2011)참조)

○ 이원적 소득세제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이 높다고 취급되는 불

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높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종류간 수평적 과세형평

침해여지

○ 또한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고액금융자산가를 저

소득투자자에 비해 과세상 우대한다는 수직적 과세형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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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지적

○ 그러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

성을 제고

○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

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

평적 공평을 실현

○ 이원적 소득세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기간과

소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평생소득차원에서의 조세부담의 차

이를 완화

○ 또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징세를 단순화하여 국내외 자본의 흐름

을 원활하게한다는 장점도 존재

□ 한편,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중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

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이 대폭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

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세율이 기존보다 상승하게 되

어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안종석・전병목(2007)에 따르면,금융소득의 경우 14%의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의 비중은 전체 금융소득의 15.6%에 불과한

반면,근로소득은 64.8%,종합소득은 81.6%에 이름

○ 또한,일반적으로 세율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재분배효과

가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조세회피(taxavoidance)방법을 잘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원적 소득세제는 조세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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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오히려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

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져 수

직적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일정금액 이하자 또는 한계세율 일정세율 이하자에게는 분리과

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가능

*독일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실효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종합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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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북유럽3국 및 독일의 이원적소득세제(홍범교·이상엽(2013)참조)

□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의 자본이동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음.

○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배경은 1980년대 후

반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며,국가 간 자본이동·유

출이 증가하게 되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켜 자

본유출을 최소화화하기 위함이었음.

○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스웨덴이 1991년 가장 먼저 도입하였

으며,이후 노르웨이(1992),핀란드(1993)등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로 자리 잡았음.

    * 도입 당시에는 임퓨테이션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를 해결하였으나 세제간 세율 격차 확대,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개

정이 이루어졌음. 

○ 현행 기준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하고,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 및 손익통상을 허용하는 구조이며,세율 등 구체적인 세

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스웨덴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노동,연금,사업 소득을 포함한 근

로소득과 이자,배당,자본,임대 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으로 구

분하며,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통상은 없으나 자본소득의 손실

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자본소득에는 이자,배당,자본,임대소득과 개인 사업 소득

및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도 포함함.

○ 자본소득 내에서 지급이자와 자본손실은 100% 공제 가능함.

    * 다만, 특정 경우에는 70%로 공제 한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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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통산이 불가능하지만,자

본소득의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부분적 통산을

허용함.

    * 순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자 수준이 10만 SEK 이하이면 손실

액의 30%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 SEK 초과 부분은

손실액의 21%를 공제함. 

□ 노르웨이는 1992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소득세제은

일반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함.

○ 일반소득세에는 근로소득,자본소득,법인소득이 포함되며,개

인소득세에는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가 포함되며,일반소득

의 경우 세율은 28%가 적용됨.

    * 개인소득세율은 최대 47.8%까지 부과되며, 개인의 자본소득은

28%의 일반소득세가 부과되나 무위험 투자수익 초과분은 개인소

득세율이 적용됨. 

○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과의 통산이 가능하고,일반소득이 적자가 될 경우 10년간 이

월 공제도 가능함.

□ 핀란드는 1993년 북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함.

○ 근로소득에는 임금,연금,비상장기업 배당,개인사업소득 중

근로소득 부문 등을 포함하며,투자소득은 이자,배당,임대,

산림,투자펀드,저작권,자본이득 등을 포함함.

○ 세율은 투자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 30%이며,근로소득은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1~2%의 교회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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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배당소득은 일정범위 내는 투자소득,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순투자소득이 적자일 경우,

적자액의 3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함.

    * 세액 공제시에는 1400유로의 기본 한도가 있으며, 자본손실은 자

본이득으로만 상계가 가능하고, 손실은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 

□ 한편,독일은 2009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다른 북

유럽 국가들과 다른 방식을 적용함.

○ 일반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며,일반소득에 대해서는

0~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자 배당,자본이득을 포함한 투

자소득은 26.375%의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적용함.

    * 소액 저축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

세 대상자 중에서도 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를 적용받을 경우 신고

에 의해 과세됨.

○ 또한,법인세는 일반소득과 별도로 징수하며,사업소득은 근로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함.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으로만 상계가 허용되며,이월공제도 가능

함.

 <표 Ⅳ-2>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국가의 세율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근로소득

국세 0~25%, 

지방세 평균

31% 

28~40%

국세 0~35%, 

지방세 평균

18%

0~45%

금융소득 국세만 30% 28% 국세만 29% 2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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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세특례 현황

□ 일반적으로 저축,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과

세대상이지만,저축 증대와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86-91조에서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

들의 자산 형성을 돕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기도 함. 

○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방법은 특정 상품에 납입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이연시키거나 해당 상

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저율과세 등으로 이루어짐.

* 가령,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에는 연말정산 시 납입분에 대해 세액

공제가 되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금융자산 간 이동을 유발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실제로 저축증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

려움.

○ 또한,특정 경우에 한하여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소득

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외의 인정,즉 분리과세 허용도 있

음.

□ 즉,현행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있으며,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규모는 연간 약 9.1조원으로 추정됨3.

○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조세지출에 해당되며,특히,조합 출자금

3 박종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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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대상요건 한도 세금우대 내용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제 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14년까지 발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86조의 2)

소기업·소상공
인(중소기업협
동조합법)

연간 300만원과
공제부금 납부액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에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87조)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

연간 납입금
240만원 한도

이자․배당비과세/
근로자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12까지 가입)

및 예탁금에 대한 혜택,생계형 저축에 대한 혜택,장기저축성 보

험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4조원4에 이름.

    * 조세지출이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허용하는 세금

감면을 의미함.  

□ 한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차액에 대

해 비과세

□ 현재 비과세 영역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대

략적으로 연평균 23.7조원 규모로 추정됨5.

○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서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에 해

당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이 비과세 영역에 속함.

<표-부록1>              금융상품 비과세 등 조세지원

4 홍범교 이상엽(2013)
5 박종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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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조특법 제87조의2) 농어민

연간 납입금
최고한도

144만원(저소득농어
민 120만원)

이자․저축장려금, 
상속증여세 비과세
(‘17 까지 가입)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7조의 5)
거주자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9% 
저율과세 (‘15까지

적용)

2억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볍 제 87조의 6)
거주자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5% 

저율과세 (‘16까지
적용)

2억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조특법 제88조의2)

노인(65세이상),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등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19 까지 가입)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연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공제

보유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5)
농어민 등 1명당 1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15까지 적용)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89조)
거주자

1인당 1천만원
/노인장애인

3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9% 
저율과세, 

지방소득세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특법 제89조의3)
농어민 등 1명당 3천만원

이내

이자 비과세
(‘15까지의 소득)

5% 저율과세
(‘16까지의 소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91조의 6)

거주자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9% 

저율과세 (‘16까지
적용)

2억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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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12)

재외동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신탁별로
1억원 이하

배당 비과세
(‘12까지 적용)

1억 초과 배당 5% 저율과세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 91조의 14)

근로자
(직전연도 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직전연도 소득
3500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15까지 가입)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91조의 15)
거주자 1명당 5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15까지 가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 91조의 16)

근로자
(직전연도 급여
5천만원 이하)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15까지 가입)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59조의 3) 거주자 납입액 연 400만원

이내 12% 세액공제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 제12조 1호)
- -

소득세 비과세
(수탁원본 초과

이익)

자료: 금융연(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